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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 관리 정책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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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정책 

 국토교통부 

 자동차 배출 관리 

•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 

• 노선버스 CNG 전환 구입비 지원 확대 

• 자가용 일평균 주행거리 30% 감축 등  

 

<국토부 미세먼지 관리 주요 내용> 

<국토부 미세먼지 관리 정책 체계> 

자료: KEI 내부자료 

자료: KEI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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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정책 

 미래창조과학부&보건복지부 

 미세먼지 대응기술 개발 및 투자 

•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기여도 연구 강화 

• 고효율 저감 기술 개발 

• 기술산업화 및 국제 연구협력 활성화 

• 국민생활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투자 등  

 

<미래부&보건부 미세먼지 관리 주요 내용> 

<미래부&보건부 미세먼지 관리 정책 체계> 

자료: KEI 내부자료 

자료: KEI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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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정책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배출 관리 

• 자동차 평균연비 목표 강화 

• 친환경차 보급 확대 

 석탄발전소 배출 관리 

• 미세먼지 저감 협약 체결 및 설비 
투자 

• 신규발전소 배출기준 강화 

 생활오염원 배출 관리 

• 지역난방시설 설치 확대 

•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
무화 등  

 

<산업부 미세먼지 관리 주요 내용> 

자료: KEI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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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정책 

 환경부 

 자동차 배출 관리 

• 친환경차 보급 확대 

– 보조금, 인프라 

• 노선버스 CNG 전환 

• 배출허용기준 강화 

– 제작차, 건설기계, 농기계 

•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 운행차, 선박 

 사업장 배출 관리 

• 신규발전소 배출기준 강화 

• 노후 발전소 폐기 등 

 생활오염원 배출 관리 

• 저녹스 보일러 배출허용기준 마련 및 판매/공급 의무화 

• 음식점 PM2.5 저감장치 설비 의무화 등 생물성연소 오염저감대책 추진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지원 

 월경성 미세먼지 관리 

•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등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정책 체계> 

자료: KEI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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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및 인체위해성 

 대기정책지원시스템 

 2013년 배출 현황 

 도로이동오염원 배출 추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및 사회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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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및 인체위해성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산정하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배출원 

에너지산업 연소, 비산업 연소, 제조업 연소, 생산공정, 에너지수송 및 저장, 유지용
제사용, 도로이동오염원, 비도로이동오염원, 폐기물 처리, 농업, 기타 면오염원, 비
산먼지 등 12개 
 

 대기오염물질 

• CO, NOX, SOX, TSP, PM10, PM2.5, VOC, NH3 등 8개 
 

 도로이동오염원 

• 차종 

– 승용차, 택시, 승합차, 버스, 화물차, 특수차, RV, 이륜차 

• 배출유형 

– 엔진 가열 배출, 엔진 미가열 배출, 휘발유 증유 배출 

• 기초자료 

– 자동차 등록대수/주행거리, 교통량 및 평균 차속 등 

 

 

<엔진 가열 배출량 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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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및 인체위해성 

 2013년 배출 현황 

 도로이동오염원 PM2.5는 PM10의 90% 이상 

 <2013년 배출원 대분류별 배출량(단위: kg)> 

주: 비산먼지, 생물성 연소 및 식생 제외 

지역 NOX PM10 

전국 

배출량 1,090,613 121,562 

도로이동오염원 
335,721 

(30.8) 

12,103 

(10.0) 

수도권 

배출량 283,912 10,205 

도로이동오염원 
129,861 

(45.7) 

4,096 

(40.1) 

5대 
광역시 

배출량 165,940 8,864 

도로이동오염원 
44,913 

(27.1) 

1,690 

(19.1) 

기타 

배출량 640,761 102,493 

도로이동오염원 
160,947 

(25.1) 

6,316 

(6.2) 

<2013년 지역별 배출량(단위: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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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및 인체위해성 

 도로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배출 추이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국내 환경기준은 WHO, 세계 주요도시 대비 오염도 ↑ 

• 2024년 서울시 대기개선 목표 

– PM10 30㎍/㎥, PM2.5 20㎍/㎥, NO2 21ppb, O3 60ppb    

• 인체위해성이 높은 PM2.5 등 관리 필요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추이(단위: g)> 

자료: 국립경과학원 각년도 

<국내외 환경기준)> 

자료: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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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및 인체위해성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   

 

 

 

   

 2010년 수도권 대기오염으로 인
한 연간 사망자수는 전국 연간 교
통사고 사망자수의 2배 이상 많
은 11,919(서울시 4,042명, 인
천시 1,688명, 경기도 6,189명) 
추정 

  ※ (임종한, 2012) 
  

 65세 이상 고령자는 대기오염으
로 인한 건강영향에 취약(PM10 
단위 농도 증가당 전체 연령에서
는 총사망 위험이 1.1% 증가하
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서는 1.5% 증가) 

  ※ (조용성 외, 2004) 

 

 

 

   

 서울시의 경우 전체 질환(순환계
통 질환, 호흡계통 질환 등)으로 
인한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연
평균 0.42% 증가, 특히 호흡계통 
질환으로 인한 인구 10만명당 사
망률은 1.61% 증가 

  ※ (서울연구원, 2012) 
  

 

 

 

자료: 서울연구원(2013)  

<서울시 질병 사망률의 변화 비교(1999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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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및 인체위해성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   
  

 

 

 

   

 WHO는 2008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 초과사망자수(환
경오염 등이 없었으면 피할 수 있
는 사망자수)를 인구 10만명당 
24명으로 추산하였으며, 이는 조
사대상 12개국 중 2번째로 높은 
수준(1위는 중국) 

 

 2008년 사망률을 수도권에 적용
할 경우, 2011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약 6,000명 추
정(교통사고 사망자수의 약 2배)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가별 사망자 수(WHO, 2008)> 

자료: http://apps.who.int/gho/data/view.main.34300 

국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 
10만명 중 대기오염
으로 인한 사망자 수 

호주 1,479 7 

오스트리아 1,235 14 

벨기에 1,557 14 

캐나다 2,444 7 

중국 470,649 35 

덴마크 932 16 

프랑스 7,535 12 

독일 11,329 13 

일본 23,253 17 

미국 56,618 18 

영국 13,604 21 

한국 11,94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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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차 관련 이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수송부문 역할 강조 

 자동차 등록대수 및 경유차 비중 증가 

 미세먼지 인식 및 저감 노력 확대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강화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 및 구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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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관련 이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수송부문 역할 강조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2016. 1) 

• 환경/사회/경제/국제 등 4개 분야로 구성 

• 환경분야 이행과제 중 저탄소차 보급 확대 포함 

– 친환경차 : 2020년 108만대, 전기차 : 2020년 20만대  

 교토의정서 대체를 위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2015.12) 

•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 BAU 대비 37% 

• 2030년 BAU 중 수송부문 비중은 3위(전체 7개 부문) 

• 수송부문 전략  

– 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도입(2015년 140g/km → 2020년 97g/km) 

– 저탄소차 보급 확대(구매보조금, 세제감경 혜택)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2013.12) 

• 자동차 관리 주요 추진과제 

– 저탄소차 보급 확대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 

– 노후차 저공해화 및 LEZ 제도 정착 

–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교통수요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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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관련 이슈 

 자동차 등록대수 및 경유차 비중 증가   

 2030년 자동차 등록대수 약 2,500만대 전망 

 경유차 비중 : 최근 10년간(2005~2014) 약 40% 

• 미세먼지(100%), 질소산화물(85%) 배출 비중 ↑ 

 

 

주: 비산먼지, 생물성 연소 및 식생 제외 

연료유형 PM10 NOX 

경유 100.0 84.7 

<2030년 자동차 등록대수 전망(자가용 및 상용차)(대)> <최근 10년간 경유차 등록대수 비중(%)> 

<2013년 기준 오염물질별 경유차 배출 비중(%)>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2) 

자료: 통계청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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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관련 이슈 

 미세먼지 관련 인식 및 저감 노력 확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수립(정부합동, 2016. 7) 

•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원 투자 

– 2020년까지 친환경차 150만대, 전기차 충전소 3,000기, 수소차 충전소 100개소 확
대 계획 

– 친환경 차종별 신기술 R&D 투자,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중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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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관련 이슈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강화   

 전기차 충전여건 개선 

• 2016년 말 대비 급속 및 완속충전기 2배 확충 

• 시∙도 조례로 충전기 설치 의무화 

– 서울, 부산, 대구, 제주 등 

• 공동주택 집중 설치 

•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산 캠페인 추진 

– 민간기업과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기차충전소 누리집 운영 

• 충전소 위치, 상태 등의 정보 제공 

• 다음지도, 네이버지도, 티맵 등의 스마트폰 앱과 연동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인하 

• kWh당 313.1원 → 173.8원(44% 인하) 

• 카드사와 연계하여 추가 할인(그린/비씨카드) 

 친환경차 시장 수요 대응  

• 2016년 대비 친환경차 관련 예산 증액 

– 하이브리드차 61억원, 수소차 185억원 등 

<2017년 전기차 보급 관련 언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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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관련 이슈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 및 구매 증가   

 최근 5년간 친환경차(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등록대수 변화 

• 2011년 38,826대 → 2015년 180,361대 

• 연평균 증가율 46.8%(전기차 101.9%, 하이브리드차 46.0%) 

 

 

 

 

 

 

 

 

 

 

 친환경차 대중화를 위한 인식 수준 검토 필요 
 

 

 

 

 

 

<최근 5년간 지역별 전기차 등록대수 변화> <최근 5년간 지역별 하이브리드차 등록대수 변화> 

<주간동아(2016.7.27)> <전자신문(20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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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차 보급 현황 및 정책 

 국내외 보급 현황 

 국내 보급 정책 

 국외 보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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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보급 현황 

 전기차 보급 현황 

 2015년 신규 등록대수 

• 중국>미국>노르웨이>프랑스 등 

 
 

 

 

 

 

 

 

 최근 5년간 누적 등록대수 

• 중국>미국>일본>노르웨이 등 

• 한국은 16개국 중 9위 수준 

 

 

 

 

 

 

 

자료: OECD/IEA(2016), Global EV Outlook 2016, p.36., 환경부 사
전정보공표 (2017),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보급 현황’(‘16.12)
활용 

주: 한국의 경우, 환경부 사전정보공표 자료를 활용(2017.01.31.)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
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스위스, 터키 

자료: OECD/IEA(2016), Global EV Outlook 2016, p.36., 환경부 사
전정보공표 (2017),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보급 현황’(‘16.12). 

(단위: 천대) 

(단위: 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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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보급 현황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 

 2015년 급속충전기 구축 현황 

• 중국>일본>미국>영국 등 

 

 

 

 

 

 

 

 

 최근 5년간 누적 구축 현황 

• 중국>일본>미국>영국 등 

• 한국은 14개국 중 8위 수준 

 

 

 

 

 

 

 

 자료: OECD/IEA(2016), Global EV Outlook 2016, p.38 활용 

주: 고속 충전기에는 AC 43kW 충전기, DC 충전기, Tesla 
Superchargers 및 유도 충전기가 포함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
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
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폴란드, 루마니
아,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스위스, 터키. 

자료: OECD/IEA(2016), Global EV Outlook 2016, p.38 

(단위: 기) 

(단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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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급 정책 

 구매 단계 

 2005년부터 친환경차 구매 지원 추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004.10)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5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매년) 

 2017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 전기자동차 

– 사업예산: 전기차 14,100대 2,060억원, 충전시설 10,045기 547억원 

– 지원금액: 전기차 1,400만원/대 

– 세금감경: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400만원 감경, 도시철도 채권매입 일부 면제 등 

– 지원대상: 전기차 신규 구매 법인단체, 공공기관 및 일반국민 등 

– 대상차종: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기준(현대 아이오닉 외 7개 차종) 
 

 운행 단계 

 일부 지자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 서울시: 1시간 내 전액 면제(이후 50% 할인)  

• 제주시: 전액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할인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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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보급 정책 

 중국 

 구매 단계 

• 연방 보조금 54,000위안(≒900만원)+α(지방 보조금) 

 운행 단계 

• 지정 주차장 운영 보조, 번호판 및 운행제한 대상 제외 등 

 

 

 

<전기차 지원 정책(상하이)> <전기차 지원 정책(베이징)> 

자료: EVCIPA(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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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보급 정책 

 미국 

 구매 단계 

• 연방 보조금 7,500달러(≒850만원)+α(주 정부 보조금) 

 운행 단계 

• 주차 혜택, 고속도로 다인승 전용차선 이용 등 

 충전 인프라 

• 직장 충전 네트워크(Workplace Charging Challenge) 활성화 

 

 
<전기차 지원 정책(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전기차 지원 정책(샌프란스시코)> 

자료: EVCIPA(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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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보급 정책 

 프랑스 

 구매 단계 

• 연방 보조금 7,500달러(≒800만원)+α(조기폐차 등) 

 운행 단계 

• 무료 주차, 차량 운행제한 대상 제외 

 
<전기차 지원 정책(파리)> <차량통제지역 및 운영 사례> 

자료: EVCIPA(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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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방안 

 보조금 체계 개선 

 공용충전인프라 지원 확대 

 정책 믹스(Policy Mix) 강화 

 기존 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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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체계 개선 

 주요 선도국 보조금 체계 

 보조금 체계는 국가별 재정 및 세
제구조에 따라 가변적  

• 지급유형(type) 

– 소득공제, 보조금, 세제(개소세, 
교육세,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등 

• 지급시기(timing) 

– 연말, 차량구매 후 일정기간 내, 
특정 납기 등 

• 지급대상(eligibility) 

– 개인/법인, 구매/리스 등 

• 지급기간(durability)  

– 특정 기간(10년 등), 목표 보급
대수 달성(관련 재원 소진) 등    

• 지급수준(level) 

– 배터리 용량, 주행가능거리, 
CO2 배출량, 소득수준 등  

 

 

 

 

 

<전기차 보조금 체계> 

<지급유형별 소비자 체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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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체계 개선 

 전기차 지원수준 조정 

 2017년 정부 지원금액(세금감경 포함)은 대당 약 1,800만원(≒15,800달러) 

 주요 선도국 대비 지원수준 ↑(현대 아이오닉 배터리 용량 28kwh) 

 

 

 

 

<주요 선도국 차종별 지원수준(2015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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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체계 개선 

 차종별 지원 차등화  

 중국, 프랑스, 미국 일부 주(메릴랜드, 코네티컷)에서 차종별 배터리 용량을 
기준으로 지원수준 차등 

 국내의 경우 고속/저속 전기차,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 지원 

 차종별 환경비용 절감효과, 제작사 기술개발 촉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
원 차등화 검토 필요 

• 2016년 아이오닉 출시 후 전기차 판매량 급증, 신형 전기차에 대한 구매 욕구 ↑     
(시장 점유율 54.1%)  

 

 

 

 

 

 

 

 

<2013년 지원 대상차종> <2017년 지원 대상차종> 

구분 RAY SM3 i3 SOUL LEAF 아이오닉 

연비(km/kWh) 5.0 4.4 5.9 5.0 5.2 6.3 

KWh당 환경비용 절감효과(원) 395 348 466 395 411 498 

완충시 환경비용 절감효과(원) 6,478 9,246 9,928 10,665 9,859 13,936 

<차종별 연비 및 환경비용 절감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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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체계 개선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장기 정책 마련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도는 2020년 일몰 예정 

• 중국 2020년 이후 전기차 보조금 폐지 결정 

 2020년 이후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지속가능 정책 필요 

 

 

 

 

<친환경차 지속가능 보급 정책(안)> 

자료: KEI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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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충전인프라 지원 확대 

 공용 충전인프라 현황 

 2017년 상반기 기준 21,494기 보급 계획(급속 1,915기, 완속 19,579기) 

 2016년 기준 국내 공용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6.69대/기 

• 2016년 전기차 등록대수: 10,855대(전자신문, 2017.1.17) 

 

 

 

 

 

<충전인프라 보급 계획> 

구분 
공용 충전인프라 

계 완속 급속 전기차 대/기 

캐나다 3,513 3,360 153 2.86 

중국 58,758 46,657 12,101 3.84 

프랑스 10,665 10,122 543 4.24 

독일 5,571 4,787 784 5.49 

이탈리아 1,749 1,679 70 2.62 

일본 22,110 16,120 5,990 3.21 

네덜란드 18,251 17,786 465 0.51 

노르웨이 7,055 6,357 698 8.60 

포르투갈 1,206 1,192 14 1.06 

스페인 1,665 1,479 186 2.68 

스웨덴 1,700 1,350 350 2.81 

영국 9,874 8,716 1,158 2.17 

미국 31,674 28,150 3,524 6.64 

<주요 선도국 공용 충전인프라 보급 현황(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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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충전인프라 지원 확대 

 도착지 유형 및 활동시간 분석 

 전국 여객통행조사  

• 국가통합체계효율화법에 근거한 
국가교통조사 

– 5년 단위 정기조사(4차: 2016년) 

– 가구실태조사, 주요도로 교통량, 
교통시설이용현황 조사 등  

• 가구통행실태조사 

– 유효표본수 

» 489,234부(3차 조사 기준)  

– 설문항목  

» 가구현황조사: 가구원수, 보유차
량 정보, 경제적 특성(주택 종류 
및 형태, 월평균 소득) 등 

» 가구원 특성조사: 가구주와의 관
계, 출생년도, 성별, 운전면허증 
유무, 직업 정보(유형, 고용형태, 
근무형태) 등 

» 개인별 통행특성조사: 출발 및 
도착시각, 통행목적, 통행수단, 
도착지 유형 등  

 

<개인별 통행특성조사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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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충전인프라 지원 확대 

 도착지 유형 및 활동시간 분석 

 20세 이상 승용차 이용자 대상 

 집 이외 도착지 유형은 직장/학교/기타1~3으로 구분 

 통행비율 및 평균 활동시간 

• 직장 : 70%, 538분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교원 등) 11%, 서비스 종사자(소방원, 경찰관 등) 13%, 판매 
종사자(영업직 등) 14%, 관리자 및 사무 종사자(공무원 포함) 30%, 농림어업 숙련 종
사자 3%, 기능원/장치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 17%, 기타(군인 등) 11% 

• 학교 : 2%, 350분 

• 기타 1~3 : 28%, 171분 

– 기타 1(쇼핑 목적) : 6%, 121분, 기타 2(여가/오락/외식/친지방문 목적) : 9%, 177분, 
기타 3(기타 목적) : 13%, 188분 

 전국 평균 통행비율이 높은 도착지 유형은 직장>기타>학교 순 

 Workplace Charging Challenge와 같이 직장 내 충전인프라 구축 필요 

• 타 설치지점 대비 안정적 이용 및 유지보수, Second Showroom 역할 가능 

 공용 충전인프라 설치 지점, 지점별 설치 유형(급속/완속) 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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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믹스(Policy Mix) 강화  

 LEZ(Low Emission Zone) 제도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PM을 줄이기 위한 정책  

 시행 시기 

• 서울시 전역 2017년,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 

 대상 차량 

•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총 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수도권 LEZ 제도 확대 방안>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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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믹스(Policy Mix) 강화  

 LEZ(Low Emission Zone) 제도 

 대상차량 및 오염물질 확대 필요  

• Euro 3이하의 경유차에 한정된 LEZ 제도만으로는 PM 및 NOX 농도 개선에 한계 

• Euro 3까지의 노후차량 저공해조치 후, 대상차량(Euro 4 이상 경유차, 10년 이
상 노후 휘발유 및 가스차, 도로용 건설기계 등) 및 오염물질(NOX 등) 확대 필요 

 LEZ 제도 대상지역 내 대기청정지역(안) 확대 

• 서울시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근거,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 시행 가능  

– 연식에 상관없이 특정 기준(Euro 6등) 이하 차량 운행 제한(친환경차는 대상 제외)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구분 주요 대책 

보행자 우선 도로공간 조성 랜드마크적 보행특구 조성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도심 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등 

함께 이용하는 교통문화 조성 나눔카 서비스망 확충 등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교통수단의 친환경화 LEZ 강화, 전기차 인프라 확충 등 

승용차의 합리적 이용 유도 주차수요관리 강화, 혼잡통행료 개선 등 

<녹색교통진흥 특별대책(안)> 

자료: 언론보도(아주경제, 201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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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믹스(Policy Mix) 강화  

 혼잡통행료 구간 확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근거  

 징수개시 및 구간 

• 1996.11, 남산1호 및 3호 터
널 

 통행료 징수대상 

• 2인 이하 인원이 탑승한 10인
승 이하 승용/승합차 

 통행료 

• 2,000원(1996년 이후 동일) 

 개선 필요성   

• 현행 징수구간만으로는 교통혼
잡 완화 및 대기환경개선효과 
한계 

• 혼잡통행료 징수 구역 설계 및 
수준 강화로 친환경차 전환 촉
진 필요 

 

 

 

 

<서울시 교통량 조사지점>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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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제도 개선 

 공동주택 충전시설 의무 설치 요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공동주택 범위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또는 기숙사로 정의 

• 2013년 기준 전국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비중은 약 40% 

• 해당 공동주택 대상의 충전시설 설치 의무 요건 고려 필요 

– 전기차 전용 충전콘센트 등  

• 기존 공동주택 충전시설 설치 기준 관련 해외사례 검토 

– 미국: California Green Code(CALGreen) 

– 영국: London Plan Policy 등 

 

 

 

<세대규모별 지역별 공동주택 현황(2013년 기준, 세대수)> 

4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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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